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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임선숙 (여성민우회회장, 변호사)

1. 발제의 목적

 

  2005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성폭력피

해자구조사업을 실시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아동, 농아자, 정신지체자가 

피해자인 사건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사건을 접

할 기회가 있었고, 성폭력구조사업에 참여한 변호사들 중심으로 성폭력사건

을 처리하는 경험을 나누면서 제기된 고민들을 한차례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있었다. 또한 성폭력상담기관이나 피해자보호시설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담

사례를 나누고 현행법과 현재 운 되고 있는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

어져 왔고 이 지역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조활동이 전

개되어 왔으므로, 이들 경험을 나누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본 발제는 성폭력관련법령의 한계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안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토론을 위한 것이다.

2. 토론의 전제

   - 성폭력사건에 대한 이해의 전제로서 성인지적 관점의 확립의 필요

성

 

  성폭력피해자를 만나거나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을 먼

저 말하자면 성인지적관점에서 성폭력사건을 보거나 피해자를 보아야 할 필

요성이 있다.

  흔히 언급되는 정책입안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이란 정책의 입안, 집

행, 평가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 경험 , 실제적인 요구를 분석해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향을 미치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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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한다. 즉 여성은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 여성의 다른 요구를 반

하며, 특정 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분리 

및 고정관념의 개입여부를 검토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이를 성폭력사건에 대입하여 보면 사실을 파악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일련

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혹은 들추어내는 사실), 당사자의 반응이나 태도, 

사건의 전망과 결과에 대한 판단 등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남성위주의 지배적 힘의 구조하에서 남성적 시각으로 이해되고 평가되고, 그

와 같은 평가의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또는 관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이 남성적 관점, 남성의 이미지, 남성의 경험 등으로 가득차 

있고, 법규범으로 채택된 내용마저도 남성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과 

성폭행사건을 다루는 주체-경찰, 검사, 법관-들 또한 남성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성폭력사건이 남성적 시각에서 처리되면서 피해자에게는 제2의 피해

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간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안으로 삽입되어야 강간으로 본다는 대목

은 성에 대한 정의가 남성을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

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상황에 대한 이해구조의 차이를 ‘데이트강간’을 통해 

살펴보면, 남성들은 여성이 패팅을 하면 성교까지 허용한다고 이해하고, 여

성이 여관이나 은 한 곳까지 오면 성교를 허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여

성에 대한 남성의 관점이 수동적, 창녀와 성녀의 이분법, 의사와 표현의 불

일치(여성의 ‘노’는 ‘예스’)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트강간사건

에서 가해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도 그 여성이 자신에게 몸을 허락한 것

이라고 믿고 있어 피해여성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동의했는가를 판

단할 때 결정적인 것은 여성이 동의했는가에 대하여 남성의 관점에서 판단

하고, 또한 피해자가 저항했는가를 판단할 때에도 결정적 것은 강간 이외의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이 남성에 대해서 행사한 물리력의 관점에서, 그리

고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남성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남성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조차 남성적 시각으

로 해석되는 것은 어느정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성폭력이라는 것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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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동의없는 성관계여야 한다면 여성적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피해여성, 피해사실에 대한 이해에 있어 성인지

적 관점의 수립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성폭력관련법령의 한계 

가. 법률의 한계

  이하에서는 주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친고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정의함에 있어 형법의 규정을 그대

로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범죄 유형 이외

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광범위하게 친고죄가 인정되고 있다. 

  형법이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광범위한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것인데, 이는 성

폭력 피해자를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취급하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비

롯된 것이다. 

  그런데 친고죄 규정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친고죄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와 달리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만 하기 때문

에 우선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며, 가해자

와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 갈등의 정도가 심하다. 고소를 한 이

후에도 피해자는 끊임없이 가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취하해 달라”

는 요구에 시달려야 하며,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원만하게 합의하고 

고소취하 하라”는 강요를 받게 된다. 

  즉 친고죄 규정은 그 취지와 정반대로 성폭력을 은폐하고, 국가가 형벌권

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의 의사여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함

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부담을 주며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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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여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강간의 객체

  형법 제297조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 한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

원은 “강간죄에 있어서 그 객체를 부녀로 한 것은 남녀간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

어 사회적. 도덕적 견지에서 피해자인 부녀자를 보호하라는 것이고, 이로 인

하여 일반 사회 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 남

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297조는 헌법 

제9조에 위반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대법원의 해석과 같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한다면, 남성

에게 있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드물기는 하지만 남

성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가 가능한데도, 

이를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원은 음경과 고환을 제거하고 그곳에 질을 만들어 넣는 방법으로 성전

환수술을 받아 유방이 발달하는 등 여성적인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

적 쾌감까지 느끼고 있는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건에서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

이고 심리적, 정신적인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는 어

릴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왔고, 위의 성전환 수술로 인

하여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

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위해 가고 있다 할지

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 성기의 구조, 정

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여자

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결국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 부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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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 성기 구조, 생식능력”등임을 명시하

고 있다.(서울지방법원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

  이처럼 강간죄의 객체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인 성역할, 본인이 느끼는 

성정체성이 아닌 생식기의 내부구조와 생식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태도는 

강간죄가 가부장제 하에서 남계혈통을 계승하는 수단으로서의 여성의 “성” 

즉 “정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3) 비동의 간음

  폭행, 협박은 없지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가 이루어진 

비동의간음에 대하여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은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지 않

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강간 

사이의 연속선상 어딘가에 위치 지울 수 있는 수많은 비동의적인 성을 경험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교는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

력이 될 수 있고,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른바 “데이트 강간”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비동의간음을 처벌할 경우 “남성들의 성교추구행위가 언제

든 범죄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폭행. 협박이 사용된 성적 자기결정권

의 침해와 그렇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

우에도 형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부장주의의 관념의 산물이

다”라는 비판이 있다. 

  물론 폭행, 협박이 존재하지 않고 여성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까지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근거로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자로 처벌하

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범죄가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곁에 구

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치심 때문에 구조를 

요청하기를 포기하고, 성폭력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남성이 

이를 “소극적인 동의”로 받아들여 강압적으로 성교를 시도하는 경우 적극적

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수면 중에 정확한 판단능력이 부

족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간음을 당하는 사례들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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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강간 피해자는 언제든지 강간을 원한다”거나, “여성의 거절의사는 

사실상 동의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이른 바 강간신화가 우리 사회의 통념으

로 자리잡고 있는데다가, 여성들의 경우 성적인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태도가 “정숙하지 못하거나”“성을 밝히는 여성”으로 매도당할 위험이 있어 

성적인 의사표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도덕적으로 비난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로 친분관계가 있거나 교제중인 남성이 성교를 

시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제3자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인 여성들

의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 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의 

동기를 의심받고 심지어는 무고죄의 피의자가 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여성의 동의가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간음”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4) 성희롱

  성폭력특별법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성희롱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

성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

를 부과하는 등 성희롱에 대한 규제 근거들을 마련하 다. 그러나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법을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피해

여성들은 성희롱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실에서 성희롱의 행위태양은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형법상 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혐오. 수치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강간죄에 있어서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요건으

로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심한 폭행이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의 방

법으로 협박을 하 다는 등의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



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성폭력 특별법에서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법 제11조), 위계. 위력의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희롱이 “가

벼운 강제추행”과 동일시되면서 “업무상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롤 적용하

기 보다는 성희롱 규정을 적용하여 민사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

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은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장하더라도 가

해자가 그러한 행위가 통상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호의적 감정의 표현

이었다고 강변하거나 아예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의 입증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합의로 종결되거나, 가벼운 벌금형 

등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성희롱 사건으로 취급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민사상 책임만을 물

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성희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종

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7조 제1항)라

고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가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법 제7조 제2항)를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성희롱의 가해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근

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

육의 실시,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법 제8조의 2) 있으나, 막상 성희롱 가해자에 대

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해 줄 것

을 바라는 수 밖에 없는데, 사업주가 위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라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직장내에서 

고위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 한 경우 고위간부를 징계하는 것보다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시도를 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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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성희롱의 금지 역이 직장내의 성희롱에 제한되어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고객, 거래처)에서 벌어지는 지속적이고 가벼운 성

추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 

  또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매우 적어서 피해자의 침해된 명예감정을 위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

가 대부분이며, 가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길도 

없게 된다. 

  물론 “음란한 눈빛”,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와 평가”, “음란한 농담”, 

“술따르기 강요”등과 같은 행위를 모두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

권의 과잉화와 함께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만, 현실에서 문제되는 성희롱의 행위가 대단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그중 

어떠한 행위는 사실상 형법에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입증이 어려운 가벼운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

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피해자가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수치심, 불안

감, 불쾌감, 공포감, 혐오감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다면,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여 성희롱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만하다. 

(5) 중강제추행

  현재 형법에서는 폭행. 협박에 의한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간음” 다

시 말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아예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항문이나 구강에 성

기 또는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강간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강제추행죄

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이처럼 간음에 준하거나, 보다 심각한 강제추행을 강간에 비해 낮게 처벌

하는 것은 강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부계 혈통을 이을 수 있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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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성”라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따라서 

성기삽입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

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해석 및 적용에서의 한계

(1) 폭행 · 협박

  형법은 폭행 · 협박이라는 개념은 4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법원은 강

간죄의 인정에 필요한 폭행 ·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의 폭행으로 해석하여, 

저항할 수 없는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에만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법

원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당시 공포심으로 인해 비명을 질렀지만 신체적

인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으로 인해 구조를 요청하지 못한 사안, 피

해자가 성교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 으나 탈출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관에 투숙하

고,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간음 당한 사안 등에 대하여 “폭

행 ·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원하지 않는 간음”을 당하는 그 자체가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이자 협박이 될 수도 있다는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한 해석론이다.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으로부터 간음을 당할 때 실력으로 이를 저지하기 어

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극렬하게 저항할 경우 제3자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

워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비명을 지르는 이외에는 달리 저항

할 수단을 찾지 못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항

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함

으로써 강간죄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저항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만이 강간죄의 구

성요건이 되므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을 하 는지 여부는 강간죄의 성

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숙한 여성은 강간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정숙한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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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강간에 대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한다는 잘못된 통념이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수사와 재판에서도 “폭행. 협박의 정도”가 어떠했는가 보다는 성폭

력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이 있었는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른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문제삼는 것과 달리, 성폭력 범죄에

서는 피해자의 대응방식이 어떠하 는가를 문제삼아 피해자를  “유사피의

자”로 만들어 버린다. 

  이처럼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실

무관행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 음을 입증하지 못한 여성은 성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고소의 진의를 의심받는다. 설령 성폭력이 인정되

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기방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다.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물리적인 저항”을 성폭력범죄의 요건으로 삼

고,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실무관행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강간

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3)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강간이라고 외치는 여성은 믿음을 얻지 못한다. 강간이라고 외치지 않고 

조용히 고소를 한 여성조차도 진짜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믿음을 얻지 못한다. 강간 고소를 지연한 여성은 불신당한다. 즉각 강간고소

를 행한 여성은 그녀의 악의 또는 환상이 의심받는다”는 유명한 말처럼 성

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의심받는다. 

  성폭력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허위고소가 많다는 명확한 통계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돈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고소

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

가 사적인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뚜렷한 물증

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는 

그 진술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같은 질문을 되풀이 답변하

여야 하거나, 장시간 수사를 받고 수차례 소환을 받거나, 가해자와 대질신문

을 받거나, 거짓말탐지기의 조사에 응할 것을 강요받게 된다. 

  우리의 수사관행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여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여성의 진술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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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소한 기억의 차이에 대하여도 집요한 추궁이 이

어진다. 보통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사

건을 정확하게 기억해 내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수사관행은 피해여성의 진술이 사

소한 부분에서라도 불일치 하는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신빙성 없는 증거로 만들어 버리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태도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불신을 자극하여 더욱 일관되지 못한-때로는 과장된 진

술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4) 명예훼손과 무고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현상은 결코 새

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져 일반

인들이 전형적인 강간-안면이 없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폭행. 협박 

후 강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죄유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강제추행, 

비동의간음, 데이트강간 사건에 대한 고소가 증가하면서, 역으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유포하는 경우에는 일단 명예훼

손죄가 성립되며,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즉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한 때에만 처벌을 면

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의 위험성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

지 처벌되는 규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론 위 규정은 피의자의 프라이버

시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 성폭력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만에 

하나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설령 범죄자라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까지 범죄자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위 규정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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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문제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

으며, 성폭력 가해자로서는 피해자를 고소함으로써 피해자와 동등한 지위에

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고소 

문제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른 바 “강간신화”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

의 향 때문에 다른 범죄자의 피해자와는 달리 의심을 받는 경향이 매우 

높은데다가,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범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의 사실을 고소”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검찰에서는 각종 통계에서 검

사가 무고사범을 인지한 사례를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무고범죄에 대한 인

지를 독려하고 있고, 법률실무교육에서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고소

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가르치면서 강간을 당한 사

실이 없는데 강간당했다고 꾸며내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정도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몰려 처벌을 받는 사례도 쉽

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의 경우는 명예훼손에 비해 법정형

이 높고 구속되는 비율이 높아 명예훼손 역고소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더 심

각하다. 

(5) 2차 피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고소의 동기와 진술의 신빙

성을 의심받고,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책임이 없는지 여부를 추궁받는다. 따

라서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피해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사

회적인 명예의 실추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등의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2차 피해”라고 한다. 

  수사와 재판의 담당자들이 피해자에게 반복질문을 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질문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주눅

이 들고 자신감을 잃게된다. 범죄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민감한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할때, 수사담당자가 감정이 없거나 흥미 있어 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인격이 심하게 손상당하 다고 

느끼며, 이 과정에서 자책감, 자신감결여, 자기파괴, 불안감, 무력감 등의 정

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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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의 강력한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른 바 “강간신화”는 정조를 

잃은 피해 여성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도록 하며, 피해여성의 인격이나 명예는 

고려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여성이거나, 성관계가 

문란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소의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것

이 아닌가 의심받는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환경도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

다. 남성 수사담당자들로 가득 차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프

라이버시에 관련된 수치스러운 성적피해에 대하여 낱낱이 털어놓아야 한다. 

피해자가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기란 매

우 어렵다.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

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적인 이력,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추궁할 기회를 부여받지만, 피해자의 변호

인이 법정에 설 자리는 없다. 피해자의 변호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검사는 피

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결국 피해자

는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심한 불신감을 갖게

된다. 게다가 법정이라는 공간은 일반인들에게도 결코 일상적이지 않은 낯선 

곳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들은 법정이 주는 위압적인 

분위기-법복을 입은 판사와 검사, 딱딱하고 무표정한 얼굴의 관료, 사건과 

무관한 방청객들의 시선, 집요하게 신빙성 여부를 탄핵하는 가해자의 변호인

-때문에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

가능한 경우도 있다.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두는 것만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2차적 피해는 제도적 미비보다는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자들의 구

태의연한 태도와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점에서 형사절차

에서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의 원인은 성폭력특별법의 결함보다는 우리사

회의 성차별적인 문화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서 찾을 수 있다

고 하겠다. 

4.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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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고죄의 폐지 또는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

  현재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성

폭력을 은폐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과도한 부담

을 지우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

하여야 하는 범죄의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가해

자로 하여금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소취소를 받아내야 한다는 동기

를 제공하고, 고소취소를 하지 않는 피해자는 심지어 사소한 일로 한 남성의 

인생을 망치려 하는 나쁜 여성으로 매도되기까지 한다. 

  물론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문제삼지 않

기 원하거나, 가해자를 용서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

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의 위협은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항시적

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성폭력범

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성

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되거나 반의사불벌죄로 대

체되어야 한다.

나.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간죄가 가부장제 하에서 남계혈통을 계승하는 수단으로서의 여성의 

“성” 즉 “정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사

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바꾸어 남성이 “폭행 협

박에 의해 간음을 당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성적 자기결

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간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음”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는 해석론도 수정되어야 한다. 강간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면, 굳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될 것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성기 삽입 여부를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의 사고이다. 따라서 간음이라는 개념은 “성

교”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때 성교는 미국 모범형법전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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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정의와 같이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포함하고, 남성의 성기가 여

성의 성기에 약간이라도 삽입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

다. 

다. 새로운 범죄유형의 신설

  폭행, 협박은 없지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가 이루어진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명백한 폭행, 협박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언제나 피해사실의 입증에 어

려움이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폭력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주는 공

포감이 너무 큰 나머지 물리적인 폭행, 협박 없이도 저항하지 못한 채 성교

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여성의 동

의가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간음”에 대하여는 처별규정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희롱 역시 모든 형태의 성희롱을 처벌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가벼운 강제추행”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희롱”을 폭력으로 경

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을 1회 

당한 것 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일정한 유형의 지속적

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여 성희롱의 가해자를 처

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형법에서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은 모든 종

류의 행위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 또는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강간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피해

자의 성적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중강제추행죄”를 신

설하여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라. 강간죄의 구성요건 완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최협의의 폭행 협박”과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을 요건으로 하는 해석은 대부분의 강간죄에 있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행위를 문제삼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강간

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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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박의 정도에 따라 몇단계로 구분한 다음 그 중 강도죄와 강간죄의 폭

행을 최협의의 폭행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강간죄에서는 일단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가하는 폭력”이 존재한

다. 여기에 성기삽입을 위한 폭행, 협박이라는 행위가 또 다시 추가되어 결

과적으로는 이중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또한 “성적인 의사결정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은 “재산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보다 

보다 수치심, 프라이버시의 침해, 인격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의 정도

가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강간죄와 강도죄의 불법의 정도와 보호법익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폭행죄(형법 제260

조)나 협박죄(제283조)와 같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상대방이 현실

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법원도 “피해자가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해악을 두려워하는 상태

에 놓여야 하고 피해자의 공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경우”에는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 협박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저항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필사적인 저항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육체적

으로는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통해 거부의 의

사표시를 밝히거나, 소극적인 행동으로 성교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

시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

행. 협박”이 있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피해자 보호규정

 성폭력특별법의 3차 개정시 신설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때

에는 그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한 규정, 강간 강제

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규정을 강화하 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반복신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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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신문에서의 고통, 보복의 위험성, 공포감,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에는 부

족하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조차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형

사소송법의 구조 때문에 피해자의 형사절차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고소사건을 무혐의처리하는 경우에만 고소인에게 불기소 

이유를 통지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기소 여부, 기소의 내용, 공판기일에 관한 정보, 

재판결과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방청하기 원하는 경우에

는 소송당사자에 준하는 좌석을 지정하여, 단순히 방청객이 아닌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할 때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이외에도 아동심리전문가, 상담전문가, 의료인 등을 배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도 법률

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특별법의 증거보전 규정은 청구의 주체가 검사인 관계로, 검사가 성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할 위험이 있다. 따

라서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바.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일련의 행태들이 남성의 기준과 경험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컨대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

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거나, 탈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

는데도 적극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지 않거나, 사건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신고를 지연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 사과편지. 각서, 약간의 위자료 등을 받고 사건을 종결

지으려 주변의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때

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는 피해사실을 비 로 하면서,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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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며, 피해사실을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과연 진정으로 

피해자인가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 대부분이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면, 이는 더 이상 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유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유형들을 종합하

여,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유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성폭

력 피해자 유형“은 이른바 ”강간신화“나 ”매맞는 여성증후군“과 같이, 성폭

력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한 이해

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가 다른 범죄자의 피해자와 다르게 행

동하 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불리하게 의심을 받지 않도

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 확대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가

해자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역고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여성의 전화 사건에서 보듯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여성

단체가 반성폭력 운동의 일환으로 판결문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춘 사례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유죄판

결이 선고되는 등 아직 일관된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드러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성

폭력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까지 유포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

이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열등한 처지에 놓여있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단체의 경우는 반성폭력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

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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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명예훼손 행위는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인 사회속에서 성폭력 범

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인식시키고 공론화하려

는 공익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또는 지

원단체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

어야 할 것이다. 

아. 법조인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의 실시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조인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의 실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해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폭행 협박 및 저항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모두가 법률의 적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에 대한 교육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그 중립성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역사. 사회.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인 이상,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현재의 법률교육은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을 주로 가르치고 있으며, 정

치. 사회와 법률은 구분된다는 입장에서 법학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가도 철저히 법률 그 자체만을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법률을 “해석하는 행위”가 이미 판단주체의 경험, 가치관, 주관 등을 

개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법률이 사회와 역사, 문화의 반 인 이상,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법논리가 피해여성들에게는 결코 “객관성”이거나 “중립성”이지 않다는 사실

을 인정하여야 한다.   

  법조인들이 기존에 형성된 성폭력에 대한 가치관, 통념 등을 되돌아보고, 

과연 그것이 진정한 객관성과 중립성에 터잡은 것인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는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판.검사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에서 성인지

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일반적인 범

죄의 피해자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인지적 교육이 실시될 때만이 가능하다. 법조인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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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해자 경험에 기초한 성인지적 교육 프로그램

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피해자의 

경험을 하지 못한 법률가들의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피

해자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실습, 피해단체 활동가와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지속적인 사례연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양성평등한 실무지침의 개발

  법률가들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

념에 지배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와 재판에 관한 실무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무지침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질문방법, 피해야 

할 질문들, 증거 수집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고, 어린이와 장

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피하고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 하지 

말 것,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때의 주의사항, 안정된 조사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 성경험 등 피해자의 성적인 이력에 대한 질문의 

금지, 저속한 용어의 사용금지, 합의와 고소취소를 권하지 말 것, 수사기간을 

최소화 할 것 등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

함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성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형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

의 시각과 경험을 반 하여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나 간음의 정의, 

강간죄의 대상, 광범위한 친고죄 규정과 같은 법률 자체의 한계는 그대로 존

재한다. 또한 폭행. 협박. 피해자의 저항과 같은 구성요건에 대한 협소한 해

석과 적용,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회통념으로 인해 발

생하는 2차 피해의 문제,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역고소문제 등은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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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

다. 

  지난 2006. 3. 15.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

의회는 ‘성폭력 조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대

한 보완점 및 제안을 밝힌바 있는데 위 토론에서는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

한 보완책으로서 ① 여성 경찰관 수사전담 또는 동석 ② 피해자 신원 및 사

생활 보호 ③ 진술녹화제 대상 확대 ④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 신

문 의무화 ⑤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⑥유사성교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⑦

부부강간죄 도입 ⑧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의무 ⑨성폭력방지센터 설치 등

이 논의되었던 바, 이와같은 논의의 결과를 참고하여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안

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

이다.(참고자료 ‘전국 성폭력 협의회의 상폭력특별법 개정안 검토 의견’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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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전국 성폭력 협의회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검토 의견

가. 여성경찰관의 수사전담 또는 동석 관련

 ① 여성수사관이 성폭력피해 사건을 모두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담수사반

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여성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과정에 입회하는 것은 피해자 권

리중 하나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③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여성경찰관 입회는 각각 별도의 권리로 인

정되어야 한다.

 ④ 특수한 유형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신

뢰관계의 전문상담원이 진술녹화를 진행하고, 해당 녹화본의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관련

 ① 방송관련인의 비 누설금지 의무조항과 일반인에 대한 피해사실 누출금

지 조항을 모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사건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 및 언론매체의 인권침해 시 대응방법을 조언하

도록 하는 규정(지침)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③ 보도기관과 정보통신망 업체에서 피해자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

는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진술녹화제 대상 확대 관련

     진술녹화 적용대상의 확대와 별도의 조사실 마련, 중계장치를 통한 대

질신문 안은 모두 (반복)진술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

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진술녹화 적용상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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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함께 만들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① 진술녹화의무조항을 모든 피해자에게 확대하고 해당조항이 지켜지지 않

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며, 촬 본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문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녹화시 일정정도의 요건을 갖출 경우 추가적 진술없이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제22조의6(증거보전의특례) 조항의 경우, 현재 절차의 까다로움과 해당

기관의 협조부재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 조항의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무화 관련

 ① 성폭력특별법중 피해자 권리관련 조항의 대부분은, 위반시 제재조치가 별

도로 없는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항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

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조항도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재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②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의 상당부분이 변론

을 위한 반대신문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대신문

과정에서의 2차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원차원의 최소기준, 법조인 교육

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관련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문상의 

‘항거불능’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모든 성폭력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통설과 판례에 있어서의 ‘정도요건-피해자의 반항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한다는-’을 폐기하려는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

바. 유사성교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관련

     간음에 준하거나 보다 심각한 강제추행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사성교행위의 

객체를 성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어린이 피해

자의 경우 가중처벌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인피해자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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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분은 강간,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

제와 연동되는 것이므로, 이후 전반적인 형법, 특별법 개정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사. 부부강간죄 도입 관련

     이 개정안은 부부관계의 사생활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

내 성폭력 면허를 주어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기존의 강간범죄 구성요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폭행을 

추가 요건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대다수의 부부강간을 비범죄화할 우

려가 높으므로, 부부강간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필요

하다.

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관련

 ① 현재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조항은 일부 성폭력범죄에 한정하고 

있어, 강간 강제추행 등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

부당하고 있다. 때문에, 이 조항은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

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② 해당조항 위반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③ 증인신문시, 신뢰관계인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요

구할 경우 증인석에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 성폭력방지센터 설치관련

     국가나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과 조사, 교육 등의 관련 역할을 규정한 

것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정책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에서 취지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체적 방식으로 성폭력

방지센터 설치 및 운 을 제시한 위의 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① 현재의 지원시스템의 미비점 개선은 법률, 의료지원망의 보다 안정적인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몇 개의 거대 센터가 아닌, 각 지역 상담소

에서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자원과 네트워크가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도

록 지원함으로써 가능해진다.

 ② 몇 개의 거점중심의 센터 설치는 지방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짐은 물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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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기아동센터 7개월간 322건, 전국성폭력상담소 연간 15,600건 

2004. 여성부통계), 소규모 지역적 특성을 반 한 예방, 홍보, 교육 등

의 역할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③ 현재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아닌 중복된 업무설정을 하고 있는 점과 기존 상담소에

서 수행하던 역할을 축소, 제한하면서 이 역할을 신설하고자 하는 센터

의 기능만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④ 방지센터 설립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선 전국 12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

는 상담과 활동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방지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또

한 시범적으로 운 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⑤ 현재 상담소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개선가능한 부분과 ‘관계부처와

의 협력체계 마련, 지자체의 예산변용 방지’ 등 국가의 고유 역할을 통

해서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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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 상 성희롱 개념 등

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성차별팀장)

1. 인권위법 상 성희롱 개념 

  1) 인권위법 內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

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

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

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 직업으로써 행하는 직무관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 등 

    ▶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 행위 장소가 직장 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

용하거나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 성적 언동 등 :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

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 고용상의 불이익 : 채용시 불이익,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2) 성희롱과 유사한 개념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1조)

      대상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포함됨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함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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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간음행위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피해자는 여자(부녀)에 한함.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

임. 

    ▶ 강제추행(형법제298조)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

박이 있어야 함.

      간음행위에 이르지 않는 성적침해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

덕 감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임

      가벼운 육체적 접촉행위(손이나 무릎을 만지는 행위,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 는 포함되지 않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

임.

      대상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포함됨. 

 2. 성희롱 관련법규 

  1)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2조①항(근로의 권리), 동조④항(여성근로의 보호), 제36조(양성평등, 

모성 보호)

  2) 국가공무원법 :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징계사유)

  3) 여성발전기본법(’95.12.30제정) 제17조(고용평등) 국가 지자체 사업주

의 성희롱예방 및 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의 책무

  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99.2.8. 제정. 05.3.23. 폐지) : 

제2조 2호  (성희롱) 제7조(성희롱의 금지)

   4-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시행령 : 제4조(성희롱 예방교육)

   4-2.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부고시 2002-1호)

   4-3.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부고시제2002-2호) : 제6장 성희롱금지기준

  5) 형법(‘95.12.29. 개정) :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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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 원회법

주 부서 노동부 국가인권 원회

용범

1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 고용 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

롱(공공기  포함)

 ⇒ 고용 + 업무 계

가해자

사업주, 상사, 동료, 하 자

 ⇒ 거래처 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행 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 의 장 

 종사자

 ⇒ 거래처 계자 포함

피해자

남녀근로자(사업주 제외), 모

집․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견근로자, 력업체근로자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  종사자

(공무원, 교원 등), 학생  교육생, 

교육기  입학 응시자, 구직자, 고객, 

민원인

조치수단

사업주에 하여 시정지시, 과

태료 부과  사법처리

계 당사자에 한 조정안 권

고(고용평등 원회)

공공기 의 장 는 사용자에게 행

의 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구

제조치, 재발방지를 한 교육  

책수립을 한 조치, 성희롱 행 를 

한 자에 한 징계 는 시정권고. 

계 당사자에 한 합의권고, 조정  

권리구제 3년 이내 1년 이내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03.12.11. 법률제06995

호)

  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 ‘04.3.22. 법률제7212호]

  8) 남녀고용평등법(‘87.12.4. 제정, ’90.1.13. 개정) 

    제2절(직장내성희롱금지 및 예방)

   8-1.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 제4조(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8-2.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 제2조(직장내 성희롱판단기준 예시) 등

  9) 민법 (‘58.2.2. 제정) : 제75조(불법행위), 제751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제756조(사용자와 감독자의 배상책임)

3. 성희롱 관련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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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행 

1. 상 방이 원하지 않는 성  행

2. 굴욕감 는 오감을 주는 것

3. 지 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련성이 있는 것

4. 고용상의 불이익을 래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 조건형 성희롱, 환경형 성희롱 

○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직장내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성

질을 가진 언행, 기타 성에 근거한 행동으로서 직장에서의 남녀의 존엄에 

향을 미치는 것’

○ 미국 EEOC(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판단기준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를 요구하는 것, 성별적 혹은 성적 성

격을 가진 여타의 언어적 육체적 행위로서,

   1)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용 여부가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한 개인의 

고용에 대한 대가나 조건인 경우  

   2)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수용 또는 거부가 개인의 고용결정의 기초

로 사용되는 경우 

   3)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업무능률을 방해하 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

적인 업무환경(Hostile environment)을 형성할 의도를 가졌거나 아니

면 그 행위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 을 때.

4. 성희롱 관련 판례

  1)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대법원 1998. 2. 10, 95다39533 손해배상

(기))

    【원 고, 상고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신○○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 외 1

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

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

고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

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

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

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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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

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2000가합57462  손해배상(기))

     - 2000년 여성노조원들이 회사측과 임직원 5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

5. 성희롱 판단시 고려사항

 ○ 원하지 않는(unwelcome) 행위 여부 

 ○ 성희롱 거부(불응)를 이유로 어떤 피해(불이익)를 입었는지 여부

 ○ 피해자적 관점, 합리적인 여성(reasonable woman)의 관점 

 ○ 행위의 반복성, 일회성  

6. 성희롱 상담시 고려사항

 ○ 성희롱 관련 법률 숙지 

    * 통념상 성희롱과 법률상 보호받는 성희롱은 다를 수 있음

 ○ 증거 : 녹음, 내용증명 자료, 상담소 상담기록, 일기장 기록

   - 녹음 : 성희롱이 지속되는 초기단계에서 녹음이 중요함. 성희롱 발생 

이후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음. 

     가해자 찾아가서 이야기하며 녹음.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

으로 이야기해야 함. 내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잘 유도. 

     통신비 보호법 :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것(도청)은 처벌받지

만 내 목소리가 들어간 것은 통신비 보호법 위반이 

아님.

   - 내용증명 : 우편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사람(수취인)에

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 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 

      효   력 : 성희롱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분쟁 발생시 피해자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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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성희롱에 대   한 거부 의사를 특정한 시점에 하

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작성방법 : 내용을 간단,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

명 반드시 기재

      보내는 법 : 우편물을 3부 복사하여 우체국에 접수함. 우체국에서 1

통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 나머지 1통은 되돌

려 줌. 

    - 기타 증거 : 진단서, 사진(몸에 멍든 사진 등), 찢어진 옷, 분비물 묻은 

옷  

 ○ 증 인 : 목격자, 참고인(가족, 친구 등 주변인), 유사 피해자(가해자의 전

력 조사) 등   

 ○ 제3자 진정인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 

 ○ 노동부 진정 : 동일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하 는지 여부

 ○ 인권위 진정 이외의 방법  

   - 노동부를 통한 구제 :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직장내 성

희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경

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고발 : 직장내 성희롱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50조,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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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1

 국가인권위원회 법 중 성차별 성희롱 관련 조항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

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

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

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 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

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

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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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자치단체

   다.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

된 각급학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7.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

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

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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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전문개정 2001.10.31 노동부령 175호] 

[별표0]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

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

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

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 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

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

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정직·휴직·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

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비고 : 성희롱 여부의 판단시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

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

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 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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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

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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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결성

(1991년 8월, 여성인권관련 12개 단체)

; 변월수 사건(1988년 9월 10일)

; 김부남 사건(1991년 1월)

; 보은, 진관 사건(1992년 1월 7일)

; 서울대 신교수 사건(1993년 8월)

성폭력 특별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과: 1993년 12월

성폭력 특별법 시행: 199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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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성폭력의 개념개념

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언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

괄하는 광범위한 개념(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의성폭력의 유형유형

피해대상에 의한 분류유형
아동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의한 분류유형
친족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발생공간에 의한 분류유형
직장 내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 성폭력과 상담(이원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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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유형 및및 연령별연령별 성폭력성폭력 피해자피해자 현황현황
-- 출처출처: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2005), (2005), 운영보고운영보고

-71.6216.60.724.825.549.7100%

431111452155214674368791,782
장애인

7.751.126.110.54.618.740.241.1100%

1,80111,8996,0712,4501,0634,3759,2409,66923,284
전체

2004
(124)

075.019.94.40.728.820.350.9100%

43,582949210331,3749722,4324,778
장애인

1.663.920.99.34.343.525.131.4100%

83032,87710,7424,7812,20122,36212,90416,16551,431
전체

2003
(115)

-74.218.56.31.034.212.153.7100%

-3,668915310491,6885982,6564,942
장애인

-64.224.28.53.144.322.832.9100%

-30,87911,6354,0871,51121,29710,97415,84148,112
전체

2002
(104)

미상
성 인

(20세이상)
청소년

(14-19세)
어린이

(7-13세)
유 아

(7세미만)
기 타성추행강 간

피 해 자 연 령피 해 자 유 형

계
연도
(상담
소수)

성폭력성폭력 사건사건 신고와신고와 고소고소

신고율 및 고소율

신고율: 전체발생건수의 2.2%, 6.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998)

고소율: 전체성폭력 상담건수의 13~15%

(한국성폭력 상담소, 2005)

왜 낮을까?

사회문화적 요인: 남성중심적 사고(순결이데올로기), 피해자 유발론

고소 이후 2차적 피해

솜 방망이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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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성폭력특별법개정성폭력특별법((’’03, 12, 11)03, 12, 11)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물 촬영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전문가의 의견조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증거보존의 특례

성폭력성폭력 관련관련 쟁점쟁점

성폭력의 의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전담수사반

유사강간죄

공소시효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진술녹화 대상 확대 관련

친고죄 폐지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양형기준제도

가해자 구속수사원칙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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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의 필요성

아동 성폭력 피해

전문가 양성 필요

아동 성폭력 피해

전문가 양성 필요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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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호남 해바라기아동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업무추진체계업무추진체계

신 고 접 수
1 3 6 6

1 3 9 1

N G O

경 찰 서

상 담 기 관

개 인

의 료 지 원 예 방

O n e - S t o p  S y s t e m

•피 해 아 동 및 가 족

심 리 평 가

•놀 이 치 료 및 개 인

심 리 치 료

• 집 단 치 료

•법 률 상 담 및 자 문

•수 사 및 소 송 지 원

•증 거 자 료 확 보 및

제 출

•응 급 구 조 및 응 급 진 료

•정 신 과 ,산 부 인 과 진 료

및 치 료

•전 문 적 평 가 및 진 단

•법 의 학 적 증 거 채 취

전 문 가 자 문 단

•아 동 관 련 전 문 가 교 육

•성 폭 력 예 방 교 육

•홍 보 물 제 작

•자 료 데 이 터 베 이 스

구 축

•자 문 을 위 한 전 문 가 그 룹

•사 례 회 의

• 피 해 아 동 개 인 자 문 및 평 가

심 리 치 료 법 적 지 원

업무추진체계업무추진체계((주간주간))

의료지원

사후관리

법률지원

신고접수

면담조사

심리치료

1366

1391

NGO

경찰서

상담기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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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체계업무추진체계((야간야간))

신 고 접 수
(2 4시 간 응 급 구 조 )

정 신 과 병 동 접 수
정 신 과 전 공 의

산 부 인 과
전 문 의

응 급 검 사 , 처 치 , 치 료 및
면 담 과 증 거 채 취

소 아 정 신 과
전 문 의

법 의 학
전 문 의

센 터

1 36 6

1 39 1

N GO

경 찰 서

상 담 기 관

개 인

광주지역 아동성폭력 현황(’05년)

광주광역시(8개 성폭력 상담소)

: 84건(12), 여83, 남1, 전체 1325(423)

전남지방경찰청: 119건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7건, 여7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6개월)

: 79건(19), 여77, 남2    

-광주지역 아동성폭력에 대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관계로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현황을 설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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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호남 해바라기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센터
20052005년도년도 사업현황사업현황 및및 제언제언

접수현황접수현황

2005년 전체 접수 현황 : 총 142건 중 성폭력 사례 82건

(한달 평균 13.7건)

1 8 건 ( 1 3 % )

4 2 건
( 3 0 % )

8 2 건
( 5 7 % )

성 폭 력 사 례

아 동 학 대 및 일 반 아 동 심 리
상 담

교 육 의 뢰 및 센 터 이 용 에 관
한  문 의 상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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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접수현황

성폭력 피해사례 월별 접수현황

전체 82건(정신지체 19)

호남지역 정신지체인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므로 대응방안 필요함

2

1 2

1 5

1 1

1 3

1 5

1 4

0 0

6

4

3

5

1

0

2

4

6

8

1 0

1 2

1 4

1 6

6 월 7 월 8 월 9 월 1 0 월 1 1 월 1 2 월

전 체

정 신 지 체

피해자 특성

연령별 현황
최소 연령: 만 2세 / 최고연령 : 만 34세(정신지체)

2 7

3 2

2 0

3

0

5

1 0

1 5

2 0

2 5

3 0

3 5

만 7 세 이 하 만 8 세 -1 3 세 미 만 만 1 3 세 이 상 미 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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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성

성별 현황

남아 사례 : 피해여아의 성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다 폭력을

당한 경우, 또래 남아로부터 성기추행과 펠라티오를 당한 경우

8 0 명
( 9 8 % )

2 명
( 2 % )

여 자

남 자

피해자 특성

피해자 거주지역

4 6

3 3

1 2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4 5

5 0

광 주 전 남 전 북 미 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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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성

피해유형

3 1

2 7

3 1

1

6

4

0

5

1 0

1 5

2 0

2 5

3 0

3 5

추 행 강 제 추 행 강 간 준 강 간 특 수 강 간 미 파 악

피해피해 유형유형

피해 횟수 : 

단 회 27명(33%), 2회 이상

지속 31명(38%)로 비슷한 양

상을 보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의 경

우 지속적인 피해가 높은 경

향을 보임. 

27

8

23
24

0

5

10

15

20

25

30

단회 2회-5회 이하 지속적 미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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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특성

성별 현황 : 82명 모두 남자

연령별 현황
최소연령 만 4세, 최고 연령 만77세

5

2

9

3 1

7

2 8

0

5

1 0

1 5

2 0

2 5

3 0

3 5

7세 미 만 7-13세 미 만 13-20세 미 만 20-59세 미 만 60세 이 상 미 파 악

가해자가해자 특성특성

가해자 직업
무직과 단순 노무직이 총 28명(32%)많은 비중을 차지함

1 6

1 2
1 0

5
3

2
1 1 1

3 1

0

5

1 0

1 5

2 0

2 5

3 0

3 5

무 직 학 생 단 순 노 무 직 준 전 문 직 기 타 자 영 업 전 문 직 서 비 스  및

판 매 업

농 어 업 미 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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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해자 특성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총 54건(65%) : 지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훨씬

많음

23

15

10

8

5 5

3 3
2 2

1

5

0

5

10

15

20

25

모르
는 
사람 동네

사람
친부

기타
친족

의부 친구
선후

배

친구
아버

지

유치
원관

련자

가족
의친

구 교사
미파

악

23건
(28%)

54건
(66%)

5건
(6%)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미파악

수사수사 및및 재판재판

고소사건 45건 중 기소처분 23
건

9

8

7

3

1

0

1

2

3

4

5

6

7

8

9

10

재판진행중 집행유예 보호처분 징역형 치료감호

23건
(52%)

2건
(4%)

5건
(11%)

15건
(33%) 기소

불기소

수사진행중

미파악

재판결과 : 집행유예판결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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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 서비스서비스 지원현황지원현황

2005년도 전체 서비스 지원현황

전체 82명중 센터에 내방하여 서비스 지원 받은 사례 49건

총 서비스 건수 : 1,202건 (내방아동 한 명당 평균 25건)

팀별 지원 현황 : 의료지원 (348건), 상담 및 법률지원(579건), 심리치료(275건)

평균 내방 소요시간 : 초기접수 후 평균 3.3일

(31% 당일 내방, 71% 3일 이내 내방)

전체전체 서비스서비스 지원현황지원현황

1,2023021332136437452436249311311565151

(13)

집
단
치
료

심리
치료

심
리
평
가

자원
연계

수사
및 소
송지
원

법률
상담
및 자

문

개
별
부
모
교
육

지
원
상
담

초
기
면
담
조
사

입
원
치
료

약물
치료

기
타
통
합
진
료

응
급
진
료

산
부
인
과
진
료

정

신

과

진료

(부모
지원)

계심리치료상담 및 법률지원의료지원

지원팀별 서비스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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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업 지원팀별지원팀별 현황현황 : : 의료지원의료지원

의료 지원팀 사업 결과 : 초진 및 재진 포함 각 과별 월간현황

3481134370565775663계

(건수)

37217807180312월

665051211311521211월

6010516184172610월

72321113116116279월

62006120130120198월

51009928070167월

산부인과정신과부모아동부모아동

계

(건수)

기타
통합
진료

입원
치료

약물치료응급
진료

산부인과

외래

(전남대병원)

정신과외래

(전남대병원)

센터정신과

사업사업 지원팀별지원팀별 현황현황 : : 상담상담 및및 법률지원법률지원

상담 및 법률지원팀 사업 결과 : 월간현황

579136137152436249계

142501828241312월

149533837471011월

8818282953510월

70617287579월

9222925156158월

3877510097월

계자원연계수사 및 소
송지원

법률 상담
및 자문

개별 부모
교육

피해자

지원상담

초기면담
조사

월별업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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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업 지원팀별지원팀별 현황현황 : : 심리치료심리치료 지원지원

심리치료 지원팀 사업결과

심리 평가 : 49명중 32명 실시

(PTSD 28명, 급성스트레스장애 2명, 진단유보 2명)

심리치료 : 총 31명을 대상으로 총 243건 제공

(12월말 21명 진행 중)
1 5 4

5 3

3 0

6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1 4 0

1 6 0

1 8 0

놀 이 치 료 상 담 치 료 집 단 치 료 미 술 치 료

제언제언

아동 성폭력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 및 평가도구 개발

아동 및 정신지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 검

증

관련기관 종사자들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

아동 보호시설을 겸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아동성폭력 특별법 개정 촉구

아동성폭력 전담수사팀 제도의 확립

의료비 지원 체계의 안정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의 전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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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방안

정미혜(광주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장)

1. 상담통계

구 분

성관련
가정

관련

학교

관련
진로

(학업)

대인

관계

(이성)

가

출

근

로

권

자

살

정신

건강

(성격)

유해

환경

(유해

매체)

단

순

정

보

기

타

누

계
성

매

매

성

폭

력

일

반

성

폭

력

갈

등

폭

력

갈

등

1388

전화

상담

낮 47 1 6 7 24 15 40 13 29 199 1 1 14 14 17 142 570

밤 3 5 2 1 15 3 1 2 1 69 4 8 3 21 138

내방상담 64 12 4 11 41 11 45 45 28 551 15 45 2 123 997

집단상담 4 65 2,322 9 196 3,040 466 6,102

현장상담 13 3 1 8 9 42 4 82 150 73 8 8 17 418

거리상담
47

6
242 556 1,373 2,647

홈페이지 1 9 3 3 16

심리검사 4 4 2 10 67 17 73 1 56 234

기    타 1 3 2 25 3 34

누   계 136 21 489 27 93 140 94 2,725 843 1,133 1 1 4,530 76 22 825 11,156

 

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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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00(87, 여) 교회에서 전도사에게 성폭행

  고3인 내담자는 교회전도사와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도사가 

금품등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 다. 그러나 전도

사는 유부남 이었으며, 교회에서 고등학생, 이혼녀등 여러 신도와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6개월여가 지나서 알게 되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문의하 다. 

  상담을 통하여 미성년자 성보호에 관하여 설명하고 부모님과 함께 대처하

도록 하여 부모님이 경찰에 고소하 다.

  내담자는 전도사와의 관계정리, 부모님의 충격, 교회에서의 역할로 힘들어 

하여 상담사례관리를 하 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역의 대학에 진학하

다.

② 차00(87, 여) 노래방에서 성폭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단에 취직이 확정되어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던 차에 친구와 만나기로 한 노래방에 갔다. 집에는 친구집에서 자고 가기

로 되어있었다. 노래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몸을 더듬었다. 너무 놀라서 도망 나왔고,  늦은 시간이어서 집에는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센터에 긴급구조요청을 하 다.

  센터에 와서 상황을 진술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고 잠을 자도록 하 다. 다

음날 어제는 많이 놀랐으나 이제는 괜찮다고 하면서 늦은 밤에 혼자 있으니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 다. 집에 연락하여 어머니와 확인하니 내

담자의 진술내용이 확인되었고 귀가 조치하여  출근할 수 있도록 하 다.

③ 이00(90, 여)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남자친구 2명과 여자친구 1명과 상무지구 0모텔에 투숙하 다. 소주와 맥

주를 사서 먹고, 서로 짝이 되어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거부하니 게임을 하

여 이긴자의 주장대로 하자고 하 다. 내가 져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친

구가 성폭행으로 신고하라고 하여 센터에 와서 입소하게 되었다.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니 잘 모르겠다고 하며, 쉼

터에 입소해 있는 동안에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 다.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서는 소극적이며 표현능력이 부족하 다. 성관계가 많은 것으로 확

인되나 피임은 안한다고 하 다. 다른 입소청소년과 함께 새벽에 아무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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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이 퇴소하 다.

④ 하00(70, 여) 성폭력상담소에 안내

  게임상에서 만난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 다. 내담자의 나이가 센

터의 대상이 아니어서 성폭력상담에 안내하 다.

⑤ 문00(96, 여) 해바라기상담소에 안내

  아파트 근방에서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 여자친구와 놀고 있는 아이를 

어떤 아저씨가 와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 아이의 뒤

편에 앉아서 성폭행을 하 다. 경찰에 신고하 고, 애들은 범인을 보고 아니

라고 하 는데, 정액의 유전자가 일치하 다. 범인은 나주 정신병원에 있다

고 하고 8순 노모와 함께 산다고 하 다. 범인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 다. 성폭행의 

법적 문제를 상담하고, 아이의 피해극복을 위하여 해바라기상담소에 가도록 

안내하 다. 

⑥ 김00(91, 여) 여러 의료서비스와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내담자는 부모는 사망하고 그동안 언니의 도움으로 지내다가 가출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한 0다방에서 티켓 업을 하며 친구 고00와 지냈

으나 경찰의 단속으로 센터에서 긴급 구조하여 입소하게 되었다. 

  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잦은 티켓 업으로 산부인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

료지원 서비스를 통해 만성 자궁 경부염, 좌측 난소 종양, 만성 질염, 인유

두종 바이러스(High Risk : 16)등의 산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료소

견과 정 검진 결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미성년자라 보호자

의 동의가 없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부분과 동의서를 받아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현재 저혈압 및 척추 측만증 등으로 내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담자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와 수술을 거부하

여 상담과 종합병원의 검사를 통한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설득하 다.

  내담자는 수술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하고 싶다고 했고, 언니 보고 싶다

하여 형부 연락처를 통하여 전화를 하 으나 언니는 내담자와 연락하지 않

기로 했다며 ‘2년 동안 연락 하지 않고 지냈고 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너

무 힘들었으며, 전에는 신경써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동생에 관련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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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본인이 거부하고 싶다’고 하 다. 

  수술과 자궁경부암 가능성 및 여러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면서 서울

에서 수술 받고 싶고, 언니 곁에서 수술 받고 싶어함을 알렸으나 별로 상

관하고 싶지 않고 되도록이면 동생과 관련된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하 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에서 큰 이모, 이모, 외할머니, 할머니, 작은엄마, 형

부, 언니 등 연락이 가능한 모든 가족과 연락을 했으나 아무도 내담자를 

책임지지 않으려 하 고 계속 언니와의 통화를 통해 수술 동의서를 받기로 

하 다. 

  센터에 입소해 있으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진료속에 질염 등 부인과질환

의 치료를 마쳤으며, 난소 종양만 제거하는 수술만 남아있다.

  지난 광산구에 소재한 0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병원치

료비에 대해 여러차례 면담과 협의속에 업소 사장 아버지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병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기로 하 으며, 학교 진학도 준비하고 있다.

⑦ 최00(89, 여) 가출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과거를 잊고..

  광산구 우산지구대를 통하여 연계된 내담자는 어려서부터 부모 갈등으로 

불안한 가정생활을 해오다 초등학교 4학년때 부모이혼, 부는 중3때 재혼하

여 전북에 거주하고 모는 중1때 전남으로 재혼함. 그동안 계모와 생활하다 

계모와의 갈등으로 고1때부터 화순으로 재가한 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모가 음주 오토바이 사고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계부의 집에서 살 수 없었

던 내담자는 가출을 하게 되었다. 

  가출 후 하남 줄까다방, 농성동 걸다방, 대구 허벅다방에서 매일 성매매

를 강요당하며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종사하 으나 업주는 미성년자라는 것

을 이용하여 월급을 주지 않았으며 다방에서 성매매시 변태성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산부인과 치료가 필요하 다.

  센터에 입소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바 염증세포(WBC 20-30/HPF, RBC 

0-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산부인과 정 진단 및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급성 

방광 요도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접촉성 피부염, 골반염 등이 발견되었다. 

  산부인과 치료가 계속되는 도중에 소변도중 출혈덩어리가 보이고 아랫배

의 통증을 호소하여 산부인과에 응급입원과 3일 입원치료 후 퇴원하 으며 

아랫배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전남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정 검사 및 진

료를 받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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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담자는 교도소에 있는 모의 면회를 신청하 으나 신분증이 없어 면회

가 되지 않아 전북 남원시 사매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청소년증발급신청을 

의뢰하여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내담자 모와 면회를 할 수 있게 하 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갈등과 모의 교도소 수감으로 거처가 불확

실하며, 내담자의 검정고시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여수 사랑의 집에 기관

연계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서비스와 지

속적인 사례관리중이다.

 

⑧ 김00(88, 여) 인터넷 채팅에서의 다방 경험 

  내담자는 운암동 소재 000다방에서 일하다가 운암지구대로 인계되어서 

센터로 오게 되었다. 다섯 살 때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아버지 집을 

오가면서 성장 하 다. 처음에 내담자와 마주 쳤을 때 심신이 지쳐있는 상

태이고 문신과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다방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었는데 돈이 필요한차에 직장 구해준다고 

하기에 서울에서 내려 왔다고 한다. 다방에서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 으

며, 내담자와 상담하는 동안에도 라포형성이 되지 않아 상담진행이 힘들었

다. 

  다방에서 다시 일하지 않은 조건으로 숙소로 돌려보내고, 주1회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받지 못한 급여 35만원을 받게 해주고, 심한 피부질환 치료

와 문신제거 1차 시술을 해주었다.

  상담결과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여, 센터에서 아버지

와 연락 후 서울로 귀가지원을 해주었다.

  문신제거는 시일이 많이 걸려서 서울센터에 의뢰하여 문신제거 시술을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며, 현재 집에서 학교에 잘 다니고 적응하고 있

다.

주1회 전화상담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 중이다.

⑨ 김00(88, 여) 재활교육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신고로 7월 25일 금남지구대에서 첫 

번째 인계되었다.

  당시에 내담자의 집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성군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하

여 내담자를 인계하 으나 귀가 후 4일 만에 역전지구대에서 2번째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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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게 되었다. 

  내담자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정에 직접 데려다 주고, 부모님 상

담을 통하여 내담자가 정신지체 3급이고 학교를 다니지만 잦은 가출로 인

하여 부모님들도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담임선생님과의 상담결과 내담자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가정에서의 잦은 가출이 학교의 결석으로 이어지고, 학습능력도 매우 떨어

진 상황으로 학교에서는 내담자의 학교생활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

이 아니라고 하 다.

  여러 가지 상황과 부모님의 동의로 정읍에 있는 자애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다.

  자애원에서 내담자가 처음에는 잘 적응하는 듯 했으나 답답해하고 내부

에서 싸움을 하는 등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자애원에서 퇴소를 원하 다.

  내담자가 정신지체이기는 하나 일상생활을 하고, 대화상대자를 찾는 모

습으로 보아 중증장애인 시설 보다는 기숙형 특수학교나 단기보호센터가 

상황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수학교를 알아보았으나 내담자와 맞는 학

교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담양에 있는 덕산단기보호센터에 입소를 의뢰하게 

되었다.

  덕산단기보호센터에 입소하여 그 곳의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고,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소지를 옮겨서 내담자 개인으로 수급권 혜택을 

받아서 직업재활까지 이르고자 했으나, 내담자가 다시 부적응의 모습을 보

다.

  그렇지만 상담 및 병원 진료(산부인과와 피부과)를 통하여 내담가 생활

의지와 직업에 대한 욕구 및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모

습으로 현재는 직업재활센터에 입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으며, 이 후에는 

직업교육으로 자립생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⑩ 류00(88, 여)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발견   

  내담자는 17세의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가출, 도덕적 개념부족, 특히 

성적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모의 가출과 함께 

시작된 방황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주로 다방에서 다류 배달과 성매매 

일을 해오다 지난 8월 임신 8주로 센터에 도움 요청을 해왔다.

  내담자는 여러 다른 쉼터를 입소한 경험이 있었으며 또 다시 입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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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했을 땐 무분별한 성적 행동으로 강력히 입소 거절을 당한 상태 다.

  내담자의 부와 상담 후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도 성매매와 

성적문제 행동들이 계속되어 문제행동들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위해 나주병

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내담자의 지능검사 결과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인 IQ 71로 기본

지식, 사고기능, 변별력능력 등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양상으로 나타났으

며, 사회 성숙도 검사는 SQ 62로 사회연령 10세 정도의 지적 및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생리적 욕구 조절이 나약해 보 다.

  나주병원 입원 도중 더 나은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고자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과정의 “성 매수 피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창원시 소재, 

범숙학교)에 참가중이다.

  내담자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서 자아발견의 의욕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직업

교육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⑪ 강00(89, 여)  다방에서 구조되어 제과제빵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내담자는 함께 가출한 이00와 다방에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었으며, 경상

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두 명의 여자 청소년이 광산구에 위치한 00다방에

서 일하고 있다고 시민이 제보해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도움을 받아 

다방에서 긴급구조하여 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내담자는 부모와의 마찰과 방황으로 잦은 가출을 했었고 아는 오빠 소개

로 광주 지역 다방에서 일하게 됐다. 광주까지 오는 택시비의 절반은 다방

에서 지불했고 광주에 도착해서 7월 2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며칠 동안 

일하면서 하루 평균 30여번의 배달을 나갔고 구조당시 내담자와 이00는 

50만원정도의 빚이 있었다. 일하면서는 서너번 정도 성매매를 권유 받았다

고 했다. 먼저 긴급구조된 두명의 체불임금과 채권 채무 정리가 필요해서 

다음날 채권 채무 정리를 위해 00다방에 방문해서 내담자와 이00의 임금 

28만원을 입금받았고 채권 채무 포기각서를 받아왔다. 또 내담자의 학생증

과 휴대폰을 챙겨오는 사이 내담자와 친구는 무단으로 자진퇴소를 했고 그 

후 연락이 두절됐다. 

  내담자가 일하던 다방사장 양00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소재를 파

악했고, 그 결과 8월 22일 내담자를 긴급구조 해왔던 다방사장 양00에게

서 첨단지구에서 내담자가 다방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전화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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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로도 양00과의 연락을 통해 다방을 옮기는 것을 주시하며 지켜보

기 시작했고 거리에서 다방 일하고 있는 내담자를 발견했다. 단속하려고 

지켜보고 있거나 찾아 다니는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안심시켰고 센터에

서 전에 일하던 다방에서 입금한 임금과 퇴소당시 놓고 간 짐들을 챙겨주

려고 한다. 언제든 편할 때 찾아와서 놓고 간 짐과 돈을 찾아 갈 것을 권

했다. 10월 27일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고 싶다고 센터에 방문했고 

입소당시 두고 갔던 짐과 다방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수령해서 10

월 28일 내담자는 집으로 귀가 했다. 

  귀가 후 학교로 복귀하는 대신 제빵제과기능사 시험을 준비해 12월 8일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현재는 실기시험을 준비중이다. 또 다가오는 3월부터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부할 계획이다. 지난 일들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3. 개선방안

① 관련법률제정 및 시설과 프로그램등의 제도정비가 구체적 사안에 맞도록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② 성폭력예방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마

련되어야 한다. 

③ 문화국가에 합당한 성의식정착을 위한 사회운동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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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오명란(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Ⅰ. 여는 말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

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을 말한다 (김정애, 2000, p.11).  여성과 장애인이

라는 이중의 억압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형성의 차단과 가

족 관계에서는 폭력의 대상이 되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에 이르는 이중적 요소로 인해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되며,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그들의 피해가 은닉되거나 축소되어지는 

경우가 많다.(오명란, 2005,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자의상담만족에 관한연

구)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

해자보호등의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의 기능강화,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가정폭력의 예방, 성

폭력예방 홍보사업의 강화, 행위자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시책과 사전예방 정책’의 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

성가족부, 여성백서2003, p.254).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활발하게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한 심리  정
서적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사회서비스연계 활동을 벌이고 여성장애인성폭

력피해자 보호시설“샛터”가 문을 열고 피해자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2002년도 개소 이후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했던 상담통계를 

기초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지원과정에서 겪는 법  제도  정
책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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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현황

1)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 분석

  광주지역의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Ⅱ-1>와 같

다. 아래의 표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02년도 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2005년도 12월 말일까지의 4년간 전체 상담 통계 자료이다.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2002년도 96건, 2003년도 231건, 

2004년도 783건이고 2005년도는 960건으로 해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Ⅱ- 1> 전체 상담 건수

 (단위 : 건 / %)

구  분 체 상담 건수

년도

계 성폭력상담
기 타 상 담  

(가정폭력, 성상담, 성매매)

체 장애인 체 장애인 체 장애인

2002 - 96 - 96 - -

2003 297 231 297 231 - -

2004 1,117 1,004 809 783 308 221

2005 1,206 1,086 996 960 210 126

합 계 2,620 2,417 2,102 2,070 518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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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장 애 인  성 폭 력  상 담  현 황

9 6

2 3 1

7 8 3

9 6 0

0

2 0 0

4 0 0

6 0 0

8 0 0

1 0 0 0

1 2 0 0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년 도

상
담
건
수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분석

  2005년도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분석하면 아래 〈Ⅱ-2〉와 같다. 

  정신지체 장애인(34명 : 6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체장애인

(8명 : 15.7%)이며 청각 언어 장애인도 (6명 : 11.8%)로 나타났다. 연령적 

분포를 보면 20대(23명 : 45%), 10대(10명 : 19.6%), 41대이상이(9명 : 

17.7%)의 순으로 나타나 20대가 가장 많다. 장애인 성폭력의 유형은 거의 

모두가 강간(43명 : 84.3%)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의 지속성면에

서는 같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성폭력을 행한 경우가 (20명 : 

39.2%)이며 다른 가해자가 여러 번인 경우가 (17명 : 33.3%)로 지속적인 

성폭력이 72.5%로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나타냈다. 

표<2-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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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기타 계

8(15.7%) - - 6(11.8%) 34(66.6%) 3(5.8%) 51(100%)

여성장애인 성폭력 히해자의 연령분포

10세 11-20세 21-30세 31-40세 41세 이상 계

4(7.8%) 10(19.6%) 23(45.1%) 5(9.8%) 9(17.7%) 51(100%)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 유형

강간 성추행 성희롱 계

43(84.3%) 8(15.7%) - 51(100%)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지속성

1회 2회-3회 미파악 같은 상대 여러번 다른 상대 여러번 계

8(15.7%) 5(9.8%) 1(2.0%) 20(39.2%) 17(33.3%) 51(100%)

자료출처 :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05

Ⅲ. 결론 및 제언

  상담통계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성폭력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예방차원

의 교육 및 사회전반의 인식교육 또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피해자의 가족을 만나면 지속적인 사회적 차별과 억압속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각계 각층에서 관심

을 가지고 마련된 대안을 해결해야 한다.

①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전문상담원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특성상 의료지원, 법률지원

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의 인원으로 한계가 

있어서 전문상담원의 인원 보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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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전문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이 가정폭력은 수면위로 떠오를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체계적

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지원할 수 있는 가

정폭력상담소가 전무한 상황에서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

③ 여성장애인관련기관 및 시설종사자 및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교

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수준별, 체계적,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비친고죄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에게 친고죄가 적용하는 현안들을 접하면서 모든 장애인, 시설

입소자에게는 비친고죄가 확대적용되어 성폭력이 은폐되지 않아야 한다.

⑤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문제의 올바른 해석이 요구된다.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⑥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중, 장기로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3개월의 기간으로 피해자를 치료하고 회복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 상담사례 >

발기부전 남성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가능한가?

오명란(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1. 인지경로

  정신지체1급 장애인 언니를 데리고 살아 주어서 늘 고마움에 일상생활용

품에서 부터 의복까지 지원하는 피해자 여동생은 그날도 김장 김치를 전해

주기 위해 갔더니 언니가 하는 말 “나 보고 바람피웠다고 나가라고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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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을 하 다.

  형부 역시 “불쌍해서 데리고 살았더니 옆집 남자랑 바람을 피워서 동네 

소문나고 창피해서 못살겠으니 데리고 가라”는 술 취한 목소리에 형부가 언

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직감하게 했다. 

터무니없는 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아픈 가슴을 안고 돌아와 전화상담

을 통하여 사건은 상담소에 접수 되었고 86회에 걸친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

어졌다.

2. 피해자 상황

49 47 60뇌졸증
지체2급

알코올중독

정신지체3급

정신지체1급

 

  피해자는 정신지체1급으로 47세이며 시어머니와 남편(뇌졸증 지체2급)과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었다. 가해자인 이웃집 아저씨는 새댁 때부터 옆집에서 

살았고 서로 농사일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친 한 사이었다. 어촌 지역에

서 생활하는 피해자 가족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기초생계비와 친정 식구와 

시댁식구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었다.

  남편은 지체장애로 일을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주체적

으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작은 품삯을 받아 살고 있었

고 마을 사람들의 무시와 차별은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잘 살고 있었다.

3. 가해자 상황

  가해자는 이웃집 아저씨로 피해자 대문과 가해자 대문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근접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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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13년 전 배를 타고 일을 하던 중 사고로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

해 그 이후 성기능 장애로 아내와 부부관계가 어렵다고 가해자 부인이 증언

하 다.

마을에서 이장직을 수행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주변의 인지도가 

있는 상황으로 아무도 성폭력 가해자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성폭력을 하기 위하여 빈집으로 들어갈 때 밭을 매고 있던 아주머니들이 

목격하 지만 증인으로 나서주지 않았다.  

4. 피해상황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의 눈을 피하여 지속적인 성폭력을 하 고, 몇 년 전 

시어머니에게 들켜서 혼 줄이 난적도 있지만 마을에서 살려면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는 시어머니의 피맺힌 절규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댁의 대소사에 참가하여 집을 비운 날은 어김없이 

성폭력은 일어났고 피해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서 성폭력은 일어났고, 돼지를 키우는 우리 부근

의 창고에서 성폭력은 일어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증인이 되어주지 

않았다. 

아내의 성폭력 소문이 나돌자 남편은 알콜 의존이 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상담소에 나와서 각서를 쓰고 반성을 하 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돌림과 수군거림에 견딜 수 없어 술을 마신다고 하소연 하 다.

5. 지원과정 

상 담 조 치 사 항

계
정서적

지지

법률

상담

수사

동행

소송

지원

의료

지원

복권기금 치료 프로그램

가족치료 미술치료 인지재활 정신과 사회적응 원예치료

86 31 3 5 16 4 2 10 3 2 2 8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은 단 회적으로 끝날 수가 없다. 본 상담

조치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86회에 걸친 지속 상담이 계속되었다.

  형사고소고발하여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 되었고 물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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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을 진행하여 심리적보상금으로 일천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문을 받았

지만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 남편의 알콜 중독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 지만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와 아이들은 

친정 동생 집으로 피신하는 등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상담

이 이루어졌다. 상담소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후 관리는 복권기금 치

료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6.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본 사건을 지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부인이었

다.

대질심문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는 실신을 하여 응급실

에 실려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건조사에 임하 지만 가해자는 지속

적으로 부인하 고, 가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성기능 장애을 주장하 다.

  구속 장을 청구 하던 날 가해자는 대학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통하여 발

기부전 성기능장애라는 진단서를 첨부하 고 담당형사는 정신지체장애인 피

해자의 진술보다 대학병원의 의사 소견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

고 구속 장은 뜬구름이 되었다. 정신지체 장애인의 진술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외딴 섬마을 두 시간 삼십분 버스를 타고 배를 타야 갈수 있는 피해자의 

마을에 가정방문 상담을 가게 되었고 성폭력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피해자

의 곰인형 이야기가 단서가 되었고, 부패되어 손으로 만질 수 도 없는 인형

은 국과수에 의뢰되었고 유전자가 검식이 되어 가해자는 다행스럽게 구속되

었다.

 

7. 성폭력 피해 이후의 현황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상담소의 지원만으로는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다. 가족지원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총체

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도 심각하지만 남편의 후유증은 참으로 심각한 현

실이다. 정신지체장애인 아내와 살기도 힘든 상황에 다른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내와 살아야 하는 남편은 알콜중독과 가정폭력 가해자로 전락하여 가

정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또 다른 가해자로 탈바꿈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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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마을에 돌아와 아

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고 있고, 피해자 가족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타

향살이를 하는 상황이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는 엄중 처벌하여 “여성”과 “장애”의 이중고를 

안고 살아가는 당사자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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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쉼터 주소록

                                         (2006년 3월 현재)

상담소명 소장명 화번호,  fax 주         소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신희원

02)3675-4465,4466

3675-4467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46

기독교회  808호 (110-736) 

부산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장명숙

051)583-7735,6

051)583-1996

부산시 정구 장 1동 204-4

(609-837) 

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권순기

053)637-6057

053)637-6063

구시 달서구 곡동 23-3

(704-310)

한가족보건복지 회 북지회 

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은경

063)242-8275

063)246-2003

북 주시 덕진구 인후2가 

1555-4  (561-832)

청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하숙자

043)224-9414.5

043)224-3806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4-3

(360-050)

주여 성 장애 인

성 폭 력 상담소   
오명란

0 6 2 )  6 5 4  -  1 3 6 6

0 6 2 )  6 7 6  -  2 3 1 1

주 역시  남구  사동  4 9 - 2  

( 5 0 3 - 0 3 0 )

마산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김순옥

055)241-5041

055)241-5043

마산시오동동 17-135 가고

오피스텔509호 (631-859)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서미화

061)283-3767

061)283-4767

남 목포시 옥암동 995-2 

승훈빌딩4층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배복주

02)3013-1399

02) 441-2328

강동구 명일1동47-1 세종 라

자 606호 (134-825)

경원사회복지회 여성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 애

031)755-2526,7

031)758-4724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9

송남BD 501호 (461-825)

장애인성폭력

아산상담소
희재

041)541-1514,5

041)546-1514

충남 아산시 온천2동 199-59번

지 (336-012)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김 정 02)8684-222 서울시 구로구 구로6동

제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김경미 064)753-4980

제주시 삼도2동 294-1

(농학로 23번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까운 상담소 연락)

서울(2)
 서울여성장애인 쉼터

 헬 의 집

부산(1)  부산여성장애인 쉼터  

주( 1 )  주여 성 장애 인  쉼 터  “샛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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